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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지하수 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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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에 따라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

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프레임 갈등과 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현장답사와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동체 속성 측면에서 충적층 모래층에 주로 위치한 4대강유역 공동체는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건

설되어 지하수의존성이 증대되고 주변 농경지의 농업방식 및 재배작물이 변화하였는데, 2018년 이후 정부의 수문

개방에 따라 피해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권변화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4대강 보 건설과 개방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관리위원회의 

보 개방 의결이 미봉책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4대강 유역 공론의 장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4대강 보에 대한 해체

와 개방 논쟁이 가속화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찬반 프레임 집단이 침수피해와 동해피해 

등에 선택적 주목을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넷째,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으로 피해를 본 

수막재배 농민들은 ‘조정의 효력’ 문제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보다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대강 보 건설과 개방에 따른 공동체의 속성변화

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갈등해결에 첫출발임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 개방을 전

제한다면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으로서 지하수 인공함양과 대체관정 개발이 필요하며, 지하

수법과 지하수관리계획을 공여규칙과 사용규칙 그리고 유역통합관리에 부합하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찬반프레임을 중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합의형성의 관건임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 개방과 해체 자체

를 놓고 4대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 장치의 통

합과 조정 그리고 보완을 제안했다.

주제어: 공유자원, 지하수 갈등, 제도적 프레임 분석, 4대강 사업, 보 해체와 개방

Ⅰ. 서론

우리나라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

* 이 연구는 2021년 K-water 단기공동연구과제의 일부를 202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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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하수는 대표적인 공유자원(CPR, common-pool resources)이다. 

원칙적으로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소유이다. 공동소유의 공유자원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지하수 공유자원은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을 

띠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사용하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따라서 지하수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여규

칙(provision rules)과 이용과 관련된 사용규칙(appropriation rules)이 확립되지 않으면 쉽게 오염

되어 편익이 감소된다(Ostrom, 1990: 29-33).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최선의 선

택은, 자신의 비용부담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Hardin, 1968: 1243). 지하수 공유자원이 과잉유출과 고갈로 

인해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합리적인 개인이 공유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약하

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적 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국민 인식 미흡을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심

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32). 특히 4대강 유역의 지하수 갈등의 경

우 공여규칙과 사용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이론의 관

점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림 1>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과 지하수 영향지역

                                       출처: https://me.go.kr/rivers4nature/

현윤정(2020)은 우리나라 지하수관리의 문제점으로 총 지하수이용량 대비 허가이용량이 11%에 

불과한 점, 보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영향 발생, 일반오염물질(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에 의한 

지하수 수질 저하, 도심지역 유출지하수 발생 등을 꼽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좁혀 <그

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권변화에 따른 4대강 보 운영과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발생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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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1)

특히 제도적 프레임 이론을 바탕으로 4대강유역 보 해체 및 개방에 따른 지하수 사용 갈등 사례

를 분석해보고자 한다(Rydin, 2003; 김창수,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에 따라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프

레임 갈등과 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4대강 보가 완성된 2012년 이후 현장

을 지속적으로 답사하면서 환경부 등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K-water 관계자, 현장의 농민과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유자원이론과 수자원갈등 그리고 제도적 프레임 분석이론

1) 공유자원이론과 지하수갈등

공동소유의 공유자원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공유자원은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을 

띠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사용하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여규

칙(provision rules)과 이용과 관련된 사용규칙(appropriation rules)이 확립되지 않으면 쉽게 편익이 감

소된다(Ostrom, 1990: 29-33).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은 통상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많은 자원

이다. 수자원 갈등(water resource conflict)이란 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에 수자

원 활용에 관련한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

반된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창수, 2015). 일찍이 Arnstein(1969: 217)이 

제안한 것처럼 의사결정권한의 이양을 통해 유역주민들이 실질적 참여를 하고, 최소한 주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력(partnership)단계로 까지 가는 것이 수자원 갈등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론조사와 같은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도입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

의(deliberation)란 개인들이 강압, 조작 그리고 기만 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심

사숙고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Dryzek and Dunleavy, 2009: 215-225).

지하수는 공유자원으로서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공유자원으로서 지하수

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염시킬 경우에 다른 사람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

이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Hardin, 1968: 1243-1248; 최병선, 1993: 89). 합리적이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집단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각 

1) 지하수이용비율 통계에서 발생하는 오차(11%, 13%, 22.9% 등)는 조사 시점의 차이와 더불어 그 동안 국토

부와 환경부에서 따로 통계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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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대규모 집단에서는 집합적 편익이 존재하더라도 무임승차할 유

인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Olson, 1965: 1-2). 현 세대에서 모든 지하수를 사용하고 남용하

여 후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면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그대로 

보전하여 후세대가 지속적으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 규제,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

책적･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용 수자원량은 전체 수자원 총량의 28%인 372억 ㎥/년인데, 이중에서 하천수 9%, 댐 

용수공급 16%를 제외한 3%(41억 ㎥/년) 정도가 지하수 이용 부문인데, 이는 전체 지하수 개발 가능

량인 130억 ㎥/년의 26%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국토교통부, 2017: 11). 전국 지하수 부존량은 

200억 ㎥/년, 개발가능량은 약 130억 ㎥/년으로, 이는 바다 유실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의 

약 33.5%라고 한다(현윤정, 2019). 문제는 지하수이용량의 약 75%가 소규모신고시설에 의해 이용

되고 있고, 10%만이 공공관리이며, 지하수 수질관리의 주체가 대부분 개인이며, 국가 차원의 관리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국토교통부･K-water, 2017). 지하수시설 수는 농･어업용(49.6%), 생활용

(49.4%), 공업용(0.8%), 기타(0.2%)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하수 이용량은 농･어업

용 15.8억㎥/년(53.0%), 생활용 12.1억㎥/년(40.5%), 공업용 1.7억㎥/년(5.7%), 기타 0.2억㎥/년(0.8%) 

순으로 집계되었다(환경부, 2021: 624; 환경부･K-water, 2021). 이 연구와 관련된 지하수는 주로 4

대강 유역 지하수의 공여규칙과 사용규칙과 관련된 제도정비와 갈등관리에 관련된 것이다.

2) 제도적 프레임 분석이론

이 연구에서 제도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하연섭, 2003: 85-86; Putnam, 1994). 특히 공식제도(formal institution)는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m)을 극복하고 계약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을 감소

시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도 제도란 행위자들의 게임을 규율하는 공식･비

공식 규칙으로 본다(North, 199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대강 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변화 

역시 제도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위자들의 행동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4대강 유역 지하수를 둘러싼 수리권 확보 게임에 참여하여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계망을 형성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시키는 힘은 상호 합의한 규칙에서 나

온다. 지속가능성은 Ostrom(1990: 185-191)이 말하는 신뢰할만한 이행약속과 상호감시를 전제할 

때 높아진다. 본 연구는 공식･비공식 규칙이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담론

분석 과정을 내재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와 담론에 관한 분절적인 연구의 통합을 시도한 Rydin(2003: 38-53)의 제도적 담론 분석틀

(Institutional Discourse Approach)에 귀착한다(김창수, 2011: 459-486). Rydin(2003: 51)은 Ostrom 

등(1997: 27-50)의 IAD분석틀은 담론차원이 생략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자를 연결하는 획기적

인 시도를 하게 된다. IAD분석틀에서 ‘실행현장’(action arena)은 개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투쟁하는 사회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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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pace)이다(김선희, 2020: 76-80). Rydin(2003: 53)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공유된 방식인 

담론(discourse)이 배제된 ‘실행현장’은 정책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언어의 역할을 간과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Rydin(2003: 50)은 Schön과 Rein(1994)의 프레이밍 과정이 정책과정을 더욱 선

명하게 해준다고 제언하지만 실증연구로 적용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

틀에 따라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

는 찬반 프레임 갈등과 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첫째, 행정학과 정책학적 관점에서 지하수 문제를 접근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승

호(2022)는 유역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물 순환회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현주(2007)는 지하수자원의 과다취수와 고갈 그리고 지반침하의 문

제를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지하수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윤정･문현

주(2014)는 지하수자원의 자원적 가치, 환경생태적 가치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가치체계를 정립하였다. 김경호(2016)는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

초연구를 실시하였다. 박용하(2017)는 OECD 국가 토양･지하수 환경정책패러다임 발굴을 통한 국

내정책사업 연구기획을 하였다. 지하수를 둘러싼 담론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해외 지하수정책 사례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김민수 등(2020)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의 지하수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2) Jakeman 

등(2016: 3-20)은 통합 지하수 관리 모델(IGM,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을 제안하면

서, 상호 관련된 관심 이슈,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자연환경, 공간적･시간적 측면, 다양한 학문과 기법, 그리고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음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질산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이순배, 

2005; 변병설, 2000; Baden-Württemberg, 2008). Butler(1987: 261-287)는 텍사스 오스틴의 도시노

면 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악화에 대해 유역관리 차원에서 예방적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각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모델을 개발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공유자원 상황에서 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로서 Ostrom(1990: 103-142)의 협상을 통한 

수리권 문제 해결과 규칙체계의 변화를 통한 지하수 자율관리 연구와 Ostrom(1999)의 IAD분석틀

2) 김민수 등(2020)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하수자원 프로그램(GWRP, Ground Water Resources Program)

이 국지적･권역별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적정 지하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유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하수 자원 관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와 동일하

게 평가되며,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Ostrom(1990: 146-149)은 지하수 관리

를 지하수 분지 단위가 아닌 카운티 단위로 관리할 경우 과잉양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

에, 4대강 유역 단위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정우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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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통한 연구를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들은 공유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홍성만 등, 2004; 주경일 등, 2004; Rydin, 2003). 이 연구에서는 제도가 실행되는 장에서 어떠한 

담론과 프레임이 작용하여 합의형성에 이르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기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박영세, 2007: 252-255)가 있지만, 지하수 갈등에 적합한 구

체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과 중재 방안의 효과성과 관련

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김창수, 2021).

넷째, 지하수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편이다. 김홍균(2022)은 유역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표수와 지하수 통합관리방안 등 지하수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현윤정(2020)의 우리나라 지하수관리의 문제점 분석 역시 제도적 성

과로 이어지고 있다. Hardin(1968: 1246-1247)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동

의하는 상호 강제(mutual coercion)만이 자신이 추천하는 유일한 강제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

하수를 둘러싼 물 분쟁에서도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합의된 공정한 규칙의 형

성과 공정한 집행이 절실하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배분 규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관련된 행위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FAO, 

2003; OECD, 2017). 4대강 사업에 따른 지하수 배분규칙, 즉 공여규칙과 사용규칙의 마련이 필요

한 이유이다(Ostrom, 1990: 29-33). 정부는 지하수 문제 해소대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현장의 이

해관계자들과 깊이 공감을 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분석틀

본 연구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와 담론에 관한 

분절적인 연구의 통합을 시도한 Rydin(2003: 38-53)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응용하여 4대강 유

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프레임 갈등

과 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의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4대강 보 건설 이

후 나타난 갈등의 해결과 합의형성 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수 유역에서 지속가능한 통합지하수자

원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게임의 규칙으로서 지하수 관련 공식･비공식 법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그리

고 규칙의 변화가 공론의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정책과 같은 제도의 일관

성, 공유자원 협력사용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찬반 프레임 갈등이 나타나는 공론의 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된 지

하수사용과 관련한 보 개방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표출하여 서로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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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하는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Rein and Schön, 1993; Benford and Snow, 2000).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이해관계자들이 전체를 보기보다는 선택적 주목을 하고 동일한 현상을 상반되게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프레임 갈등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넷째,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과 중재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국

가물관리위원회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효과적이라고 선택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를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2> 4대강 지하수 갈등에 대한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 구성

Ⅲ. 지하수 갈등조정 사례 분석

1. 우리나라 4대강유역 지하수 공동체의 특성

1) 4대강 유역의 지하수 의존성: 충적층 지하수로서 높은 상호의존성

충적층 지하수는 한강, 금강 등 10대 강의 하천연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면적은 27,390

㎢로 전 국토 면적의 약 27%이다. 대수층의 두께는 2∼30m, 산출량은 공당 30∼800㎥/일이며, 대

수층의 특성상 지표수의 함양 등 지하수 보충조건이 암반층 지하수에 비하여 양호한 반면, 지표수

와 연결되어 있어 하천의 수량변화와 수질오염에 민감하다.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168

억 ㎥/년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이수안전 측면에서 10년 빈도 가뭄 때 지하수 함양량인 117억 ㎥

/년을 지하수 개발량으로 산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11-16). 2005년 말 기준으로 지하수 이

용량은 연간 약 37억 ㎥(2016년 기준 41억 ㎥)으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31.9%(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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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이다.3) 지하수 이용 용도별로는 이용량 면에서 생활용 48.4%(2016년 기준 42.9%), 농업용

으로 45.2%(2016년 기준 52.2%)를 사용하여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업용은 5.4%(2016년 기준 4.1%)

에 불과하다(문현주, 2007: 5-10; 국토교통부, 2017: 17). 4대강 유역의 지하수는 충적층 지하수로

서 지표수와 연결성이 높아 지하수가 쉽게 보충되는 반면, 하천수의 수량과 수질 변화에 민감성을 

갖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민호･김지욱(2019) 역시 2017년 말 이후 4대강 보 개방은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

켜 창녕함안보, 백제보 및 승촌보 등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 이용 장애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한다. 4대강 인근 농경지는 대부분 20〜30m 두께의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하

천-대수층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 장애가 보 개방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4대강 보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

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수 인공함양과 대체관정 개발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유역 지하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하천수위에 영향

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하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4대강 유역 지하수 장애 우려지역

을 정밀 조사하였고, 대체관정개발과 긴급용수대책을 시행하였다(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0).

2) 4대강 유역의 보 건설과 수막재배 생태계 형성

수막재배란 시설물(비닐하우스) 외부에 살수하여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보온을 가능하게 하여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2015년 기준 전국 수막시설 현황은 총 7,115ha이며, 이 중 순환

식(지하수 살수 후 물탱크로 회수된 물을 재살수하는 방식)은 2,142ha, 비순환식(지하수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여 살수하는 방식)은 4,973ha이며, 낙동강 유역 광암들의 경우는 비순환식으로 경작하

고 있다(환경부, 2018). 오준오 등(2020)은 낙동강유역 연리들 일대를 대상으로 합천창녕보 수문개

방에 따른 주변지역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어 주변 농

경지의 농업방식 및 재배작물이 변화하고 수문개방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주변지역 지하수 문제 파악을 위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반조사 및 지하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

단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하수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

적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통상 전체 개발가능량 중에서 30%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 자원 중 지하수 이용률은 국가별 이용환경에 따라 격차가 큰데, 덴마크(98%), 아이슬란드(97%) 

등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반면, 벨기에(9%), 캐나다(4%) 등은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

가 평균 지하수 이용률은 22% 정도이며,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률은 2007년 기준 1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었다. 지하수의 이용특성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음용수로서 지하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

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음용수의 지하수 의존율을 보면 유럽이 75%이고, 미국이 51%로 그 뒤를 잇

고 있다. 덴마크는 전체 공공용수의 99%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전체 수자원의 70%를 지

하수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표수의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하여 전

체 수자원 공급의 57%를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다. 지표수의 확보가 어려운 북대서양 인접지역에서는 지

하수 이용률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현주, 2007: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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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분석

1) 지하수 공여규칙과 사용규칙의 미흡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순환과 통합 물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홍균, 2022),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관심은 약한 편이다(국

토교통부, 2017: 94). 4대강 유역 내 대수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이 미흡하여 지속가능성에 위

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2000년에 수립된 ｢물 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기반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년마다 이행할 관리방

안을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Rijswick & Havekes, 2012: 329-351; Jakeman et al., 2016: 154-156).

국내 지하수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정책 수립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모법은 ｢지하수법｣이다. 1993

년에 처음 제정된 ｢지하수법｣은 2005년까지 총 5차례, 그리고 최근까지 13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주로 지하수 수자원의 수량관리,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제도 정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환경부, 

2021: 622). 이에 따라 국내의 지하수 정책의 기본구조 역시 지하수의 부존 특성과 개발 가능량 등

을 파악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제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라는 국민의 사적

행위의 보호 및 통제와 보전･관리라는 공적행위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제도화하여 보호와 규

제를 주된 수단으로 법 목적을 달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의 계획이며, 우

리나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 및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일선 관

계기관의 지하수 관리의 기본지침이다(국토교통부, 2017: 4).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도청에서도 연차적으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본

계획에 나타난 대부분의 지하수 관리단위는 ｢지하수조사연보｣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을 중심으

로 되어 있으며, 광역 지하수의 경우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구분한 단위를 사용한다. 관리계획은 

주로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 및 주변 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다(문현주, 2007: 23-28; 환경부, 

2021: 622-623). 현윤정(2020)의 분석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총 용수 이용량 

대비 지하수이용량 비율은 11%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농업용수의 경우 지표수 88%, 지

하수 12%를 사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충적지하수 평균 수위심도는 5.4m, 암반지하수 평

균 수위심도는 8.1m인데, 제주도를 제외하면 미세하게 하강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2018년 

9월 작성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으로부터 지하수 공

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공여규칙과 이용을 위한 이용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보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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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비일관성과 예산제도를 통한 약속: 지하수 인공함양과 대체관정의 개발

4대강 보와 관련된 정책기조가 정권변화에 따라 요동치면서 취수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비용

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를 개방한다고 전제하면 수막재배 농민을 포함한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구민호･김지욱(2019)은 4대강 

보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수 인공함양은 대체관정 개발과 함께 보 개방의 영향으로 줄어든 지하수 

이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4) 물론 정부는 하천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하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하수 장애 우려지역 정밀조사, 대체관정 개발 등 

긴급용수대책을 시행하였다.

2021년 11월 8일 낙동강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2021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하고 사업기간 역시 7년이 아니라 2∼3년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2023년에는 대부분의 보 수

문을 개방해야 하고 2024년에는 낙동강 유역의 모든 보 수문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

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 1조원 예산중에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하수 대책 예산(869억 

원)이 책정되었다(조선일보, 2021. 12. 7). 그러나 정권변화에 따라 보 개방과 이에 따른 대책의 일

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3) 지하수 사용 협력제도의 분석

지하수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먼저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계획｣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통합 물 관리 측면에서 개정

이 요구된다. 지하수정책 협력체계 측면에서 정우현(2020)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을 고려할 때 

지하수관리는 지표수 등 타 분야에 비해 기초지자체에 업무가 편중된 구조인데, 지자체는 행정인

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지식 부족과 기술적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 정책주체 간에 역량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원화된 협력체계 때문에 분절적인 지하수법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

리나라의 경우 협업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국토교통부, 2017: 4). 더불어 지하수 전체 구조를 파

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역단위의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무분별한 지하

수 개발･이용 억제 및 오염방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4) 정부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2019년 3월∼2020년 9월)을 통해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

산･경남의 물 공급 안으로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만 톤, 창녕의 강변여과수 45만 톤 등 총 90만 톤을 개발

하여 중동부경남에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2만 톤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부산일

보, 2021. 6. 18). 낙동강유역물위원회는 이 안건을 약 6개월간 심의했으며 2021년 6월 24일 본회의를 열

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합천과 창녕에 지하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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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18년 기준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18.8%에 해당

하는 43개 자치단체만이 징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문현주･정아영, 2019: 152-155; 이승호, 

2022: 276-278). 지하수 사용규칙의 흠결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데, 

지하수 항목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평가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경호, 2016). 그러므로 하천과 지하수를 연계하여 지하수정책 전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느슨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지하수 유역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지 전문가

와 산업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Ostrom(1990: 146-149)은 지하수 공유자원의 과잉유출이 발생한 지역은 자발적 협의체가 없으

며, 방대한 지역난제를 모하비 수리기관과 같은 단일 행정기관으로 묶어 해결하려 하면서 제도실

패가 나타났다고 한다. 낙동강유역의 ‘연리들 공동체’와 같이 마을 단위에서 지하수 변동에 따라 

지혜를 발휘하고 적응하는 자율관리를 통해 지하수 문제에 대응하는 지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동질적인 집단과 대규모의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Olson, 1965: 66-76).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라는 획일적인 해결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도 있다(Ostrom, 1990: 58-102). 그러므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 마

을단위, 그리고 소지역 단위의 주체들의 공동체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자발적 협력 노력을 우선하

고, 더불어 4대강 유역에서와 같이 거대 시설물로 인한 하천수와 지하수 사용 협력의 문제가 발생

할 때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 지하수를 둘러싼 분쟁조정제도의 분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8월 27일 공식출범하여 9월부터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에서 각각 합의해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

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최

종 결론 내렸다(김창수, 2021).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해체 

시기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지지 않았다(중앙일보, 

2021. 1. 18). 금강과 영산강 보에 비해 찬반 프레임 갈등이 훨씬 심각한 한강과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 여부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의 시기와 결과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체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보를 포함한 4대강 보의 전면 

유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4대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조

정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법｣제32조의2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한 반면, 조정대상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

화’로 한정된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수자원 전체를 조정대상으로 하지만, 조정의 법적 효력은 

미비하다. 이로 인해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하강에 관한 분쟁은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김진수, 2021). 그러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의 조정의 ‘재판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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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는 법적 효력을 포함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3. 공론의 장에 대한 분석

1) 갈등구조의 형성

4대강유역 주민들은 지하수 의존성이 높은 상태에서 보개방과 유지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에 심

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의 보 개방을 반대하고 유지를 주장하는 프

레임집단의 입장에서는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게 되면 지하수 농업용수의 사용과 지역경제에 미

치는 악영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프레임집단은 4대강 보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경로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4대강의 보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2012년 보 건설 이후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수박농사 피해 등 침수피해를 경험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 프레임을 형성하고 보 개방 반대 

프레임과 대립하고 갈등한다(김창수, 2021: 252-257).

4대강유역 공론의 장(public sphere)에서는 4대강 16개의 보에 대한 해체와 개방 논쟁이 가속화

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찬반 프레임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 건설

과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

의 연리들과 광암들, 금강유역의 자왕펄 공동체들은 보 개방 관련 제도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대

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 개방 프레임이 우세하여 동해피해를 배상하고, 관

정장애를 해소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에서는 보 개방 반대 프레임이 우세하면서 정권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서 현장의 이해

관계의 재구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레임 충돌을 허용하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

대로 우세한 프레임이 지배하도록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보 개방 찬성 공동체의 선택적 주목과 합리적 계산: 침수피해

4대강 보 건설(낙동강 합천창녕보)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본 대표적인 곳이 낙동강 

연리들(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일원)이다. 낙동강 합천창녕보가 2011년 완공되고 관리수위 유

지로 인한 농지침수로 주민들은 수박농사를 망치고 있었다. 낙동강과 지천인 회천의 합수부에 위

치한 고령의 연리들은 수박농사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곳이다. 하지만 4대강 보 공사 후 수박뿌

리가 썩으면서 수박농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곳 농민들은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민들

과 반대로 강물이 너무 많아져서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했다(한국농어민신문, 2012. 1. 17). 2018년 

여름 면담한 곽◯◯ 이장은 800동 정도였던 수박 하우스는 150동으로 줄었다면서, 합천보 탓에 8

년 동안 수박농사 망쳤다고 했다. 즉, 2011년 합천보 담수 이후 수자원공사는 보 관리수위를 10.5미

터로 유지했고, 연리들 지하수위가 땅속 25cm까지 차올랐다는 것이다. 배수가 잘 되는 모래땅을 

좋아하는 수박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고, 2012년 4월 수박 하우스 600동이 침수 피해로 초토화됐

다고 했다. 피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됐고, 아무리 관리수위를 낮추어달라고 해도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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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곽◯◯ 이장은 언론에 다음과 같이 하소연한 적이 있다.

30년 동안 경북지역 수박 주산지였던 연리들이 합천보 담수 1년 만에 명성을 잃고 도태됐습니

다. 올해 처음 관리수위를 1.5미터 낮추면서 150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수확할 수 있었습

니다(내일신문, 2019. 7. 16).

그런데 높은 수위로 인한 피해는 수박농사만이 아니었다. 태풍을 만나게 되어 수위상승이 되면 

오이나 깨 등도 침수피해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배수 불량과 보로 인한 침수 때문에 연리들 주민

들은 보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리들 농민들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의 수위를 조절해달

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4대강 보 공사 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시설과 관정은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보 수문을 열어 강 수위가 낮아지면 취

수구가 물에 닫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다. 연구자가 2018년 8월 현장을 답사했을 때 농민들은 그러면서도 새로 형성된 수위를 고려하여 

재배 농작물을 전환해 가는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보 개방에 따라 다시 수위가 낮춰져 4대강 사업 

전의 재배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다(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

당, 2019: 88). 오준오 등(2020)은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어 2012년 이후 수박재배 피해를 보

았으며, 이제 주변 농경지의 농업방식 및 재배작물이 변화하고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보 개방 반대 공동체의 선택적 주목과 합리적 계산: 동해피해와 관정장애

2017년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으로 수막재배 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보아 보 개방

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곳이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광암들(신반천 합류부)이다. 4대강 보의 완성 이

후 수막재배를 시작한 창녕함안보 상류의 광암들 농민들은 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수막

용수가 부족해 동해피해가 발생하자 분노하였다. 보 수문개방으로 수막가동 하우스 342동 농작물

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보 개방 때 우물효율이 

떨어진 충적관정(부실관리) 및 암반관정(투수가 발달한 대수층 지하수 유입량 감소)의 취수량이 

최대 15% 감소하였다.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요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작물 변경 등 농사 전환 중에 있다(환경부, 2018).

연구자가 2022년 1월 현장을 답사했을 때, 금강 유역에서도 보 개방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와 달

리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은 보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금강 하류에 있

는 백제보는 2017년 11월 13일에 금강의 보 중 수문이 가장 늦게 열렸다. 백제보와 가까운 부여읍 

자왕펄 농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금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자왕펄의 지하수위 역시 낮

아졌다. 농민들의 펌프는 지하 8m까지 지하수만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들이 직접 땅을 파고 펌프

를 내려앉혀서 취수구가 지하수에 닫게 한 것이다. 이곳도 930여개 동에서 수막재배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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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가 많이 필요했다. 자왕펄 농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보 개방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금강일보, 2018. 7. 30). 환경부와 부여군이 제공한 대체관정을 통해 수막재배의 안정을 얻어가고 

있는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물을 뽑기 위해서 양수모터를 내려앉힌 거예요. 지상모터가 흡입을 할 수 있는 깊이가 8m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를 개방하면서 물은 써야 하다 보니까 땅을 파서 8m 수치를 맞

추려고 한 거죠. 급한 대로 임시대책으로 쓰고 있는 모터고요. 이 지역에 이렇게 내려 앉힌 데가 

굉장히 많아요. 2017년도에 수막을 돌리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모터가 타고, 물이 안 나오고 모

터 교체를 하고 고치고 해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제보를 갔더니 물이 다 빠진 거예

요.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막을 돌리거든요. 수막이 안 되니까 작물이 다 얼어 죽었어요. 그

러다 보니까 농민들 전체가 그걸 알고서 불신감을 갖고, 우리를 무시했구나 하는 불신감 때문

에 시끄럽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이번에 대체관정이라고 환경부와 부여군이 협의해서 

파 준 것입니다. 이게 컨트롤박스를 틀게 되면 물이 저쪽에서 바로 나와요. 이건 깊이가 50m예

요. 이제까지 약 3년 동안 데이터 분석하고 지질학 박사나 환경부나, 협회에서 다녀갔는데 아직 

문제점을 못 느꼈어요(KBS 다큐 온, 2020. 12. 4).

4. 조정과 중재활동을 통한 합의형성 과정의 분석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본 지하수 이용 수막재배 농민들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없는’ 국가물관리위원회보다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해 중재를 받고 있었다.

1)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 피해배상 사례

2017년 12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상류의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일원

에 위치한 함안보 상류 34km 지점 우안에 위치한 92ha의 농지인 광암들(신반천 합류부)은 수문개

방에 따른 수위저하로 수막용수가 부족해지면서 동해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분노하였다.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면서 하우스 보온이 불가능해지고 수막가동 하우스 342동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등 46명의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

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2018년 

9월 11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

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는데,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였다.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 4.9m를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14일 보 개방이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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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였다가, 12월 15일 함안보 방류를 중단하여 12

월 23일 보 개방 이전인 4.9m로 수위가 회복되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8. 9. 18). 2019년 5월 15

일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에 대해서 일부인 8억 원 배상을 결정하였다. 환

경분쟁조정법에 따라 60일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 9월 면담한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는 재정결과에 따라 배상 결정을 이행하

였다고 한다.

2) 영산강 승천보 개방 피해배상 사례

영산강 승천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약 900여만 원

을 지급해야 한다는 피해배상 재정결정을 2019년 8월 29일 내렸다.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피

해를 입었다는 농가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낙동강 광암들에 이어 두 번째인데, 분쟁조정위원

회는 미나리 농사를 짓는 농부 A씨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6,730만원을 배상하라면

서 2018년 12월에 낸 재정신청 이유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신청자인 환경부와 수자

원공사와 신청자인 A씨 등 양측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

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 A씨는 정부 방침으

로 2017년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개방된 승촌보 때문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농업

용수 공급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영향으로 미나리 수확량이 전년 대비 40%대로 떨

어지는 등 농업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서,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
(2018년 9월)를 토대로 실제 영산강으로부터 지하수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승촌보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위가 보 상류 지역 미나리 재배지에서 3∼5.5m 하락했다고 했다. 송달

서에서 승촌보 개방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면서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미나리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 지역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자료를 보

면, 보 개방 후 지하수위가 최저 2∼2.7m까지 하강해 신청인의 소형 관정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보 개방 

시 미나리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3) 평가: 보 개방 피해배상 사례의 종합평가와 한계

시민단체인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은 2019년 9월 4일 경북 상주시 낙단보 인근에서 

보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인근 상

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농민 12명이 제기한 피해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였고, 2019년 12월 5일 

농가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하였다(경북연합방송, 2020. 2. 12). 보 개방 피해배상 사례를 종합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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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대강 보 개방 쟁점에 대한 지하수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지하수 이해관계자 입장 이해관계 합의가능성

연리들 찬성 침수피해 ○

광암들 반대 수막재배 피해 ○

자왕펄 반대 수막재배 피해 ○

상주시 농민 반대 수막재배 피해 ○

주: 피해배상과 취･양수장 마련 전제 합의가능성 (○ 합의 가능, × 합의 불가능)

그러나 연리들의 경우와 같이 보 건설로 인해 침수피해를 보거나 상황에 맞게 지혜를 발휘하고 

적응해온 농민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

한 이유이다. 

Ⅳ.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구성하여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프레임 갈등과 분쟁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

에 대해 토론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3>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특히 지하수 공동체 속성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 의존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는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의 장에서 연리들 공동체와 같이 자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지

만, 중재 장치를 통해서 합의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3> 분석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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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오랜 기간 현장답사와 정부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심층 면담한 연구결과 다음

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동체 속성 측면에서 충적층 모래층에 주로 위치한 4대

강유역 공동체는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건설되어 지하수의존성이 증대되고 주변 농경지의 

농업방식 및 재배작물이 변화하였는데, 2018년 이후 정부의 수문개방에 따라 피해주민과의 갈등

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의 지하수는 충적층 지하수로서 지표수와 연결성이 

높아 지하수가 쉽게 보충되는 반면, 하천수의 수량과 수질 변화에 민감성을 갖는 특성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권변화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4대강 보 건설과 개

방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관리위원회의 보 개방 의결

이 미봉책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공여규칙과 이용

을 위한 이용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 보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정권변화에 따라 보 개방과 이에 따른 대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셋째, 4대강 유역 공론의 장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4대강 보에 대한 해체와 개

방 논쟁이 가속화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찬반 프레임 집단이 침수피해

와 동해피해 등에 선택적 주목을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넷째,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으로 피해를 본 수막재배 농민들은 ‘조정의 효력’ 문제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보

다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대강 보 건설과 개방에 따른 공

동체의 속성변화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갈등해결에 첫 출발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하수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지식

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 개방을 전제한다면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으로서 지하수 인공함양과 대

체관정 개발이 필요하며, 지하수법과 지하수관리계획을 공여규칙과 사용규칙 그리고 유역통합관

리에 부합하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 마

을단위, 그리고 소지역 단위의 주체들의 공동체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자발적 협력 노력을 우선하

고, 더불어 4대강 유역에서와 같이 거대 시설물로 인한 하천수와 지하수 사용 협력의 문제가 발생

할 때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개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의 조정의 ‘재판

상 화해’라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찬반프레임을 중립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합의형성의 관건임을 제안하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 개방 프레임이 우

세하여 동해피해를 배상하고, 관정장애를 해소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방향으로 가

닥을 잡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는 보 개방 반대 프레임이 우세하면서 정권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현장의 이해관계의 재구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레임 충돌을 허용하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우세한 프레임이 지배하도록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보 개방과 해체 자체를 놓고 4대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둘러싼 분쟁

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조정 장치의 통합과 조정 그리고 보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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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 연리들의 경우와 같이 보 건설로 인해 침수피해를 보거나 상황에 맞게 지혜를 발휘하고 

적응해온 농민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협력 단계로까지 가

는 것이 4대강 유역 지하수 갈등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와 같

은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도입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현장답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 개방 쟁점을 둘러싼 지하수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과 이

용권의 변동, 나아가 비용과 편익의 계산과 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특정 분

쟁조정제도 선택을 가져온 숨은 제도적 맥락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다. 합의 형성 역시 조정과 중재 

결과를 수용하여 적절한 타협에 이른 경우로 판단하지만, 합의 수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2016년 말 기준 전국 각 시군구에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

업체는 3,327개이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754개, 지하수 정화업체는 97개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의견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OECD(2017)의 14

가지 지하수자원 건강체크리스트(OECD Health Check for Water Resources Allocation)에 따른 유

역별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사용 방향을 도출하는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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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on the Conflict around Ground-water Allocation 
on the Four River Basins

Kim, Chang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among the attributes of ground-water 

community around 4 Rivers, institutional choices, frame conflict under action arena, dispute 

resolution and consensus-building process based on institutional discursive framework and 

common-pool resources. I had extensive field survey on the conflict areas, and had deep 

interviews with different stake-holders for collecting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about 

ground-water around 4 River Basi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pendency on 

the ground-water grew up because of dammed pools on 4 River Basins. Farming style and 

products have changed due to dammed pools and ground-water dependency born by 4 River 

Restoration Project. Secondly, institutional change according to political power change gave rise 

to conflict among related actors with contradictive interest and standpoint. If it is inevitable to 

release the dammed pools, it needs artificially recharging ground-water and developing 

alternative ground-water well in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rdly, 

the release experiment of dammed pools gave rise to serious framing conflict between the pro 

paying selective attention to flooding damage and the contra paying selective attention to severe 

cold-weather damage resulting from destruction and release of dammed pools. Fourthly, farmers 

dependent on ground-water asked for compensating the damage resulting from releasing 

dammed pools during Winter season to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rather 

tha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So I suggest that ground-water survey for 

monitoring and collecting scientific data, institutional consistency, allowing framing conflict and 

consensus-building process, dispute resolution system revision for legally binding effect of 

decision from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should be needed for the sustainable 

provision and use of ground-water.

Key Words: Common-pool Resources, Ground-water Conflict,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Deconstruction and Release of Dammed Pool


